
대법원의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
송 판결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에 국회에서 통과한 결
의안 취지대로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노조의 국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

였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속히 

입법자인 국회의 쌍용자동차 국가손배소 취소결의안의 취지대로,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여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종식시키

도록 해야 합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찰은 2018년 8월 28일, 경찰청 인

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2009년 쌍용차 

농성 진압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이미 

인정했고, 2019년 경찰청장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이 입은 ‘물적피해’가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경찰청이 스스로 인정한 것에 더하여 입법자인 국회가 지난해 소

취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

찰청장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동자의 억울한 

고통을 방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관이 농성 진압의 과정에서 경찰장비

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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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면,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

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

큼, 경찰청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히 소를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도 요구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제 국회도 국민

의 절대다수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노동조합 손배소 조항 

개정,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 논의해야 합니다. 유엔 경제적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17년 이미 한국의 노동자 손배가압류에 대해 

“제한적인 합법파업 요건”을 지적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로 명시했으며,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

화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가

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주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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